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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헌특위 시안 제안 조문

제22조 ① 모든 국민

은 학문과 예술의 자

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
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

호한다.

-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

은 학문과 예술의 자

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
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

한다.

제28조 ③ 모든 사람

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제33조 ⑤ 모든 사람

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

리를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자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로

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

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개헌특위 시안의 제3항을 삭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제33조 (제5항은 제27조 제3항에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서론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

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개정 조문

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2018년 1월 보고서의 

시안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2. 제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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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삭제하거

나, 중첩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

대로 두는 안 둘 다 가능)

3. 제안 조문 설명

3-1. 조문 체계 수정

개헌특위 시안은 정보문화향유권을 유엔 사회권 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

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하여 정보기본권 조항 제28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형식을 제안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권 규약 제15조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

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자의 권리’까지 포함하

는 개념인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science and culture)(이하, “과학·문화

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처럼 정보문화향유권이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구조는 세계인

권선언 제27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권리가 통합된 개념인 ‘과학·문화권’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 정보문

화향유권으로 신설하자는 개헌특위 시안은 ‘과학·문화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문화향유권은 그 대상을 정보나 문화로 삼고 있어

서, 사회권 규약이나 세계인권선언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문화향유권을 저자의 권리와 과학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과학·
문화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학·문화권을 어떻게 조문화할지가 문

제입니다. 

조문화를 위해 사회권 규약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보면,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
의 ‘저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2항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

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연구와 창작의 

자유 존중 의무’도 과학·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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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창작의 자유’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1항입니다. 따라

서 현행 헌법 제22조(개헌특위 시안 제27조)를 수정하여 정보문화향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인 ‘과학·문화권’을 규정하는 형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안을 따를 경우 정보기본권은 개헌특위 시안 제28조와 제27조, 2개의 조항을 

통해 신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과학·문화권’의 개념

‘과학·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권리를 일컫

는 용어로 Shaver & Sgana가 2009년 논문1)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유엔 공식문서

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권’은 국제인권규범에 포

함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2),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지

적재산권에 관한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주

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3)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나온 첫 번째 보고서(트립스 협정과 공중보

건, 2001년)4)에서 ‘과학·문화권’을 검토하였고, 같은 해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인

권과 지재권에 관한 선언5)을 발표하면서 ‘과학·문화권’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부터 과학·문화권에 관한 논의가 유엔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학술논문과 단행본을 통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쏟아졌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1) Shaver, L. & Sganga, C. (2009).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Copyright and human rights.  
Wis. Int'l LJ, 27.

2) Chapman, A. (2009)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Human Rights, 8, 1-36, 1면; Sganga, C. (2015). Right to 
culture and copyright: Participation and access. In C. Geiger (Ed.).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Edward Elgar Publishing. 568면.

3)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4) UNCHR (Sub-Commission),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27 June 
2001), UN Doc. E/CN.4/Sub.2/2001/13.

5)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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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일반 논평과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과학·문화권의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

습니다.

Ÿ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전단, 사회권 규약 제

15조 제1항(a); 일반 논평 제21호.
Ÿ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

항 후단,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b); 일반 논평 없음, 베니스 선언문.6) 
Ÿ 저자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c); 일반

논평 제17호.

3-3. 제안 조문 제27조 설명

(1) 제안 조문 제27조 제1항은 현행 헌법 제22조 제1항과 동일합니다.

(2) 제안 조문 제27조 제2항과 제3항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 (b)를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과 달리 자신이 속한 공

동체의 문화생활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과학의 진보에 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표현(“share in” 대신 “enjoy 
the benefits”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사회권 규약의 

문구를 수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3) 제안 조문 제27조 제4항은 이른바 ‘저자의 권리 조항’(Author Clause)으로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대체하면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

니다.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써 보호한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

소도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

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

6)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 ¶ 10,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55/185558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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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의한 하위법률로써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과
학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7) 

   하지만,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이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창작’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 즉, 저작권과 특허권은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

표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8)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법의 권리 주체인 발명가, 저작자 외에 과학

기술자와 예술가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만의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가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증을 거쳐 기술자격면허를 

받은 기술사도 헌법 제22조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9) 

   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을 둔 입법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 소

개된 것으로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

158조, 구소련 헌법 제47조, 구동독 헌법 제11조 등이며, 우리 헌법 제22조 제2
항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10) 이 외에도 아르헨

티나 헌법 제17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42조,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103조 

제2항, 태국 헌법 제86조 제2항에도 지재권 조항이 있습니다.11)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발명가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만 하여 권리의 한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

지 않고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

다.12)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그 

동안 유엔 인권기구는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이 초래할 수 있는 오해는 명문 규정을 통

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구를 차용하여 

7)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全員裁判部 [醫療技士法施行令 제2조에 대한 憲法訴
願].

8) 박성호 (2007)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24(1), 95-117.
9)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3헌마159 全員裁判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2호위헌확인]
10) 박성호 (2007)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논총 24(1).
11)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5) Implementation of Article 15: 

Report Excerpts (미간행).
12) 헌법재판소도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마

1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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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자인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권리의 내용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제안조문에서 “자신이 저자인”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이 아닌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이란 문

구에서 과학적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도 이런 해석론을 취하고 있으며,13) 많은 학

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14)

(4) 제안조문처럼 학문과 예술의 자유, 문화생활 참여, 과학 진보의 이익 향유, 저
자 권리를 하나의 조항에 두어 이들이 통합된 개념의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
들의 균형을 통해 한편으로는 창작을 장려하면서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는 헌법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5) 한편, 제안 조문을 따를 경우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

업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삭제되는 결과가 되지만, 그 취

지는 과학기술자나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직

업군 외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15) 
과학기술자든 예술가든 일반 사람이든 자신이 저자로서 창작한 창작물에 대

해 동일한 보호를 하면 충분하다는 점16)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방

식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

13) UN Patent Report of 2015, ¶ 34; General Comment No. 17, ¶ 9; Green,M. (2000).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1)(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 6; U.N. Econ. & Soc.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001), ¶ 21-22.

14) Cullet, P (2004)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 for a new Perspective, 
IELRC working paper 2004, 4면; Chapman, A. (2002). Core obligations related to the right to 
health, Core obligations: Building a framework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85-215. 314
면; Simon Walker (2006) A human rights approach to the WTO’s TRIPS Agreement.

15) 이규홍·정필운 (2010)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 조항의 재정립
에 관하여, 법조 제650권, 61면.

16) 정종섭 (2010) 헌법과 기본권, 345, 467면.


